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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은 신규노동력 공급의 감소, 적은 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

해야하는 사회적 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발전에 저해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의 인식은 국가 전반에 관심을 높이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같은 조직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관련 예산 역시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 및 정책과제가 자리 잡아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였다. 1990년대 출산억제

정책의 폐지와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과 같은 간접적 노력을 뛰어넘어,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결혼, 임신, 출산을 지원하

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까지 지원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들을 소개하기 시작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인구증진책의 일환으로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논문은 이미옥의 석사논문(논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분석: 의령군의 출산

장려정책을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본 연구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 기
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의심
된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임신․출산지원, 신생아
의료지원, 보육비용지원, 일․가정양립지원으로 구분한 뒤 유형별 신뢰도와 출산결정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보육비용지원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우리 사회의 높은 보육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
정부과 지방정부 간의 신뢰도에서는 사용 및 지원 관련 제약이 적은 지방정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고 다른 정책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지만 출산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출산결정, 정책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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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도시화와 연관되어 비수도권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 남녀가 도시로 이주하는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이상의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이 중단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소개된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으로 까지 낮아졌고, 2007년 1.26명, 2009

년 1.15명으로 약간 높아지긴 하였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세계최저수준의 초저출산사회로 진

입하였다. 2007년 일본 1.26명, 미국 2.05명, 영국 1.80명 등 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비

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을 대상으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정책프로그램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대상들이 가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신

뢰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과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회귀분

석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이 지역주민들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즉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및 의의

출산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

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장려정책은 부모들의 자

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서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즉 이들의 출산의지를 높이는

데 있다.

1960년대 6.0명 이상의 높은 합계출산률을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1983년 2.1명, 1988년 1.6명까지 감소시켰다. 이러한 출산률의 급격한 감소로 출산정책이

억제에서 장려로 방향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김훈 외, 2011).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은

노동생산성의 감소,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부담의 증가 및 사회보험의 재정악화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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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 하에 1996년 20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출산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가족생애주기별 평생관리체계 구축, 모자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인공

임신중절 감소, 출생성비 불균형 시정 등 출산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신인구정책을 전개하

였다. 신인구정책은 저출산의 유지, 사망력 개선, 출생 성비의 균형, 인공 임신중절 방지, 남녀

평등 및 여권 신장, 균형 잡힌 인구분포의 조성, 가족 보건 및 복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신인구정책이 출산에 대한 간접적인 장려라면 2000년대의 출산정책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고, 이를 반

영하듯 상이한 특성을 가진 많은 수의 출산장려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물론 신생아의 보호 및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 부부는 물론 다문화 및 미숙아 가정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

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최문숙,2007).

30여개 이상의 다양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프로그램들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되고 있다. 장지연(2005)은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족양립정책,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

정책, 조세정책, 및 보육비용지원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효영·방은령(2009)은 보육비, 교

육비 및 양육비의 경제지원 정책과 보육서비스, 교육정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포함하는 사

회환경개선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는 혜택이 제공하는 범위, 영

향력 및 특성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수의 기준을 사용해 광범위하고

배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신효영 외, 2009).

2)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1990년대 출산률이 저하되자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하고 신인구정책을 거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기 시작

했다. 계속해 낮아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

하고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출산양

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

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조성,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가족생활 문

화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

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 2006).

2011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20여개 이상으로 출산가능 가구의 다

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임신·출산지원, 신생아 의

료지원, 보육비용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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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회당 180만원, 4회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회당50만원, 3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모든 임산부 1인당 40만원 지원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지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비용 

25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가족 기준)이하 

출산가정, 2주동안 산모도우미 파견(쌍생아 3

주)

영양플러스사업
영양 위험요인 가진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에 

대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부인연령 44세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복원시

술비 최대 570만원 지원

엽산제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이내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신생아

의료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실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후 환

아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게 최대 1,000만원까

지 의료비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 접종 지원 신생아부터 만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만5세까지 건강검진 6회 실시

보육비용

지원

보육비·교육비 전액지원
만0세-5세 아동이 육아지원시설 이용하는 경

우 보육비·교육비 전액지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 계층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원씩 지급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고교 

수업료 제공

3자녀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생후3개월-만12세 아동에 대해 연480시간이내에

서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시간제)

생후3개월-12개월 월평균소득 하위70%이하 가구

에 대해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종일제)

연말정산시 자녀1명당 150만원 기본 공제, 
자녀 2인 100만원,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18세 미만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
대에 대하여 취·등록세 전액면제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일․가정

양립

지원

산전·후 휴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 가능

육아휴직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간 무급휴가 가능

<표 1>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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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의 산업기반, 인구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산장려를 강

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이시원 외, 2004). 중

앙정부와 달리 지역의 인구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감소로

인한 정치적 대표성의 상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은 현실

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혜택은 출산지원금(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현금혜택이다(보건복지부, 2011). 2000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처음

실시된 출산축하금제도는 이후 농어촌은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금 형

태의 지원은 양육지원비, 보육비, 의료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출산장려프로그램의 한 예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이 되는 경상

남도 및 의령군이 제공하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소개한다. 경상남도 및 산하 기

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시 한

가정당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범사회적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

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i-다누리카

드는 경남에 거주하는 3자녀이상 가정이 발급대상이며 카드소지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공공문화시설 등 약정된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

촌지역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임상 병

리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동 산전 진찰반이 월 2-3회씩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임산부에게

필요한 표준 산전관리 검사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준다.

기초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의 차

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들 중에

서 김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진주, 사천, 의령, 산청, 고

성, 하동, 함양군의 7개 시·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김해,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군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창원, 김

해, 의령, 창녕, 하동, 남해, 거창, 함양, 합천군 등 9개 시·군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창녕군에서는 태아기형 검사비, 의령․고성․남해․거창군에서는 신생아 무료예방

접종, 하동군은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합천군은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표 2>

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한 예로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의령군

주민들이 경상남도와 의령군에서 받고 있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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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들은 출산

률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함께 출산의지(또는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신효영·방은영, 2008; 주효진 외, 2010; 안윤숙·이상호, 2010; 윤성호,

2010; 윤성호, 2012). 이들은 연구들은 출산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측면, 개

인가치관의 측면,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출산율 저하를 여성의 역할변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과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오재록 외, 2012). 배새봄(2011)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분위기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맞벌이 가족이 늘어났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편중된 사회분위기

를 출산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사 및 육아활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주로 지

우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연주·김재일(2009)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미혼 남녀의 결혼연령 상승, 혼인감소, 이혼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일과 가정생

활을 동시에 유지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 자녀양육비의 증가 역시 출산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효영·방은령(2009)은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개인으로 하여금 결혼과 출

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출산률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

르면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 부족

은 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지연 또는

분 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보육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후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가진 거주자(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군내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으로 만5세까지 1인당 월15만원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월28천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군내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한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 분만일까지 철분제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4세미만 영·유아에 영양제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 후 3개월 후부터 검진비 6만원 지원

<표 2> 지방정부(경남 의령군)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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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도록 만든다고 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개인의 출산의지 및 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가 있

어 왔다. 출산장려정책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정책의 종류별로 더 효과적인 정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출산결정은 단순히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출산

으로 인해 여성을 포함한 그 배우자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숙(2005)은 출산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행위

로 이해였다. 따라서 단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출산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

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영숙(2009)은 미혼 남·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을 강조하였다. 향후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에 대해 현대사회는 맞벌이에 대한 인식이 보

편적이므로 산전·산후 출산휴가제도와 더불어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

연주·김재일(2009)은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출산가능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

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을 출산장려정책 중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권형례(2009)의 연구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관과 자녀 계획에 있어 긍정적이었고, 연령

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결혼관과 자녀 계획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

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와 마찬가지로 직장보육시설, 육아수당제도, 산전·후 출산휴가제도 등의 요구가 높아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원·문상호(2010)는 출산가능한 여성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출산장려정책 대부분이 저출

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주지 못할 것이라 보고하였다. 단 다양한 출산장려프로그램들 중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산전·후 출산휴가제도, 육아 휴직제도 등 육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경제적 지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신효영·방은령

(2008)은 충청남도 시·군정부의 출산장려 프로그램들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

고 있다. 석호원(2011)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합계출

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을 통해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율 전반에 아무런 영향

을 주지 못 한 반면 자녀양육비용, 사교육비 절감정책, 일가정 양립가능성 제고, 육아시설의

확충 등이 20대와 30대의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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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 선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출산장려정책 프로그램들이 가임가능한 여성 및 그 배우자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었는지를 관찰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

특성적 요인들이 통제된 가운데 주요 관심사인 정책적 요인이 개인의 출산수용도, 즉 출산수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에 두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양육 및 가사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출산 및 양

육을 지원하는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지원 등이 출

산가정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보육,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출산에

독립변수

정책적

요인

� 임신·출산지원(중앙정부) 

� 신생아의료지원(중앙정부) 

� 보육비용 지원(중앙정부)

� 일·가정양립지원(중앙정부)

� 보육비용 지원(지방정부)

� 임신·출산지원(지방정부)

� 신생아의료지원(지방정부)

� 일·가정양립지원(지방정부)

종속변수

출산결정

통제변수 1: 

인구특성 요인

통제변수 2: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결혼기간

가정형태(맞벌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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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다.

2) 변수 선정

(1) 종속변수: 출산결정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정책대상자 각 개인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출산에 관련된 태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설문을

통해 현재 또는 미래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물어봄으로서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를 조사

하였다.

출산에 관한 의견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1점일 경우 매우 부정적

에서 5점의 매우 긍정적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도로서,

독립변수들의 영향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이 출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또는 미래의 출산과 관련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정책적 요인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장려프로그램이 출산/양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개인의 신뢰, 즉 인식을 조사하였다. 즉 개별 출산장려 프로그램이 출산결정권에

영향을 가진 개인들의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전의 문헌검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들을 그 특성에 따라 보육비용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임신․출산지원 정책,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3) 통제변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

독립변수인 정책변수 외에 개인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특성 및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조사되었다. 인구 특성적 요인은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출산·육아와

관련된 가족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성별, 결혼 여부 및 기간, 연령, 출산 등에 대

한 가족적 지원 등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에는 소

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

된 대부분의 논문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비록 기존 연구에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산결정이 더 이상 여성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하는

공동의 결정이란 점을 중시하며, 성별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착안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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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유형화에 대한 요인분석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보육비용지원, 임신·출산지원, 신생

아의료지원, 일·가정양립지원의 4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정책의 유형화는 출산장려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30개 이상이고, 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유

형화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유형화의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가정이 받

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부 수준(중앙과 지방정부) 및 기능별로 구분한 아래의 <표 4>

에서 각 집단 별 내적 일관성계수들은 모두 0.78이상으로, 프로그램의 수준별·기능별 분류에

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유형 　정책 프로그램 평균 표준편차 내적일관성 계수

중앙정부 

임신·출산 지원정책

난임부부 지원 2.635 1.987  

0.815

임신출산 지원비 지원 3.620  1.493 

의료기간외 출산 지원 3.069  1.772 

산모신생아도우미 3.438  1.635 

영양플러스 2.880  1.717 

정관난관 복원 지원 2.864  1.721 

엽산제 3.058  1.772 

중앙정부 

신생아 의료지원정책

신생아 청각 3.048  1.792 

0.862

선천성 대사이상 3.239  1.797 

영유아 예방접종 3.908  1.476 

미숙아․선청성이상아 3.586  1.760 

영유아건강검진 3.768  1.404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정책

보육비교육비 4.304  1.221 

0.905

맞벌이부부 3.901  1.541 

어린이집 미이용 3.799  1.507 

다문화가정 3.619  1.696 

둘째아이상 고교수업료 3.399  1.812 

삼자녀이상 전기요금 3.458  1.569 

아이돌보미 3.515  1.619 

다자녀가정 추가공제 3.725  1.537 

다자녀가정 자동차 3.542  1.565 

중앙정부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육아휴직 4.192 1.266 

0.865산전후휴가 4.185  1.217 

배우자 4.138  1.161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정책

출산장려금 4.167 1.066  

0.849
영유아 양육수당 4.109  1.260 

출생아 건강보험료 3.797  1.453 

고등학생 학비지원 3.547  1.639 

지방정부

임신·출산 지원정책

임산부 철분제 3.838 1.233 

0.787영유아 영양제 3.574  1.432 

임산부 초음파 3.888  1.193 

<표 4> 유형별 출산장려정책의 내적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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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측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여 278명의 설문을 통해 이들의 출산

에 대한 의견과 출산장려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및 출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기혼으로서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비도시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 및 축산업 중심지역이기에 응답자의 60%가 35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게 형성되었다.

IV. 출산장려정책의 신뢰도 및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출산장려정책의 신뢰도 분석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별 신뢰도를 보면 중앙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4.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비용지원정책 역시

3.9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임신출산지원정책 3.70, 중앙정부

의 보육비용지원 3.62, 중앙정부의 보육지원 3.49의 순으로 신뢰도를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중

앙정부의 임신출산지원 정책이 3.12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의령군과 중앙정부가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지원정책(중앙: 3.12, 지방: 3.70)과 보

특성 구분 빈도(구성비) 특성 구분 빈도(구성비)

성별
남자 113명 (40.6%) 가사

형태

외벌이 가정 113명 (40.6%)

여자 165명 (59.4%) 맞벌이 가정 165명 (59.4%)

결혼

기간

5년 미만 99명 (35.6%)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9명 (6.8%)

150-300만원 103명 (37.1%)

5-10년 40명 (14.4%) 300-450만원 103명 (37.1%)

450만원 이상 53명 (19.1%)
10-15년 75명 (27.0%)

학력

중졸이하 2명 (0.7%)

고등학교 졸업 47명 (16.9%)
15년 이상 64명 (23.0%) 대학교 졸업 219명 (78.8%)

연령

25-30세 29명 (10.4%) 대학원 이상 10명 (3.6%)

30-35세 78명 (28.1%)

직업

회사원 72명 (25.9%)
35-40세 71명 (25.5%)

공무원 124명 (44.6%)
40세 이상 100명 (36.0%)

전업주부 38명 (13.7%)근거리 

가족

있다 175명 (62.9%)

기타 44명 (15.8%)없다 103명 (37.1%)

<표 5> 설문응답자의 특성



342「한국자치행정학보」제29권 제1호(2015 봄)

육비용지원정책(중앙: 3.62, 지방: 3.90)에서는 의령군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문과정에서 혜택 제공자가 중앙/지방정부인지를 설문자들에게 공개하지 않

았던 점을 반영한다면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은 세제감면혜택이나 특정계층(다문화, 미숙

아,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어지는데 비해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프로그램들은 출산장려금

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려금

의 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달리 사용 등에 제약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책유형별 신뢰도를 성별로 구분하면 임신출산지원과 신생아 의료지원을 제외한 다른 프

로그램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은 성

별 신뢰도를 정리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지원정책과 신생아 의료지원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지원정책은 유의수준 0.01에서 여성의 신뢰도가 남성보다 월등

히 높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전적으로 겪는 변화

이고, 신생아 의료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된 일이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육비용 및 일․가정 양립은 그 혜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고 체감할 수 있기에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유효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중앙정부 임신·출산지원 274 3.12 1.25

중앙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272 3.49 1.30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 273 3.62 1.17

중앙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276 4.17 1.07

지방정부 임신·출산지원 277 3.70 1.21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 276 3.90 1.06

<표 6> 정책프로그램 유형별 신뢰도

　      평균 t-value 유의수준 (sig)

중앙정부 임신·출산지원
남자 2.73

-4.256 .000**
여자 3.39

중앙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남자 3.28

-2.178 .030**
여자 3.64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
남자 3.60

-.196 .844
여자 3.63

중앙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남자 4.18

.128 .898
여자 4.16

지방정부 임신·출산지원
남자 3.41

-3.235 .001**
여자 3.91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
남자 3.84

-.750 .454
여자 3.94

* p<0.05 ** p<0.01

<표 7> 성별별 정책프로그램 신뢰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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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정책유형별 신뢰도에 대한 비교에서는 각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별 필요와 특성에 따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차이를 노이고 있

다. <표 8>은 연령별 신뢰도를 정리한 것이다. 임신․출산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이 많은 25-30세 연령군과 임신과 출산을 완료한 40세 이상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즉 30대의 신뢰도가 2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정책유형에서 존재한다. 즉 25-30세 집단보다는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이 높은 30대에서 각종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뢰도/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40대에 들어서면서는

임신출산, 보육보다는 보육비용지원이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정책유형에 대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신뢰도를 비교하면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중

　 평균 F-value 유의수준 (sig)

중앙정부 임신·출산지원

25-30세 3.09

1.485 .219
30-35세 3.26

35-40세 3.25

40이상 2.92

중앙정부 신생아의료지원

25-30세 3.21

1.262 .288
30-35세 3.51

35-40세 3.72

40이상 3.41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

25-30세 3.36

1.685 .171
30-35세 3.44

35-40세 3.77

40이상 3.72

중앙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25-30세 3.81

1.325 .266
30-35세 4.21

35-40세 4.17

40이상 4.25

지방정부 임신·출산지원

25-30세 3.44

.930 .426
30-35세 3.75

35-40세 3.85

40이상 3.64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

25-30세 3.53

1.938 .124
30-35세 3.83

35-40세 4.07

40이상 3.94

* p<0.05 ** p<0.01

<표 8> 연령별 정책프로그램별 신뢰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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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으로 95%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4.27이란 높은 수준의 신뢰

도를 부여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신뢰도를 비교했을 경우 중앙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이 유의수준 0.01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임신출산지원정책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보육비용지원정책은 물론 모든 유

형의 정책에서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점은 경제적 부담

으로 인해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들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은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출산기피 현상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정책 및 보육정책에 대

해 매우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지원도 이들이 가진 출산/보육에 대

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에 따른 분류는 출산장

려정책 자체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보다는 높은 소득과 연관되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평균 t-value 유의수준 (sig)

중앙정부 임신·출산지원
외벌이 2.97

-1.587 .114
맞벌이 3.25

중앙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외벌이 3.47

-.641 .523
맞벌이 3.58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
외벌이 3.46

-1.608 .110
맞벌이 3.73

중앙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외벌이 3.81

-3.008 .003**
맞벌이 4.27

지방정부 임신·출산지원
외벌이 3.46

-2.147 .034*
맞벌이 3.85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
외벌이 3.86

-.702 .484
맞벌이 3.96

* p<0.05 ** p<0.01

<표 9> 가정형태별 정책프로그램 신뢰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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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도를 학력별로 구분할 때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지원정책과 신생아 의료지원정책

이 신뢰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2명)와 대학원 이

상(10명)의 응답자 수가 적었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정책의 효과성 및 활용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유

형의 정책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뢰

도가 낮고, 이는 정책에 대한 낮은 의존도로 이어질 수 있다.

　  평      균 F-value 유의수준 (sig)

중앙 임신·출산지원

150만원 미만 2.92

1.448 .229
150-300만원 2.99

300-450만원 3.32

450이상만원 3.03 

중앙 신생아 의료지원

150만원 미만 2.92 

3.717 .012* 
150-300만원 3.41 

300-450만원 3.80 

450이상만원 3.29 

중앙 보육비용 지원

150만원 미만 2.74 

4.330 .005**
150-300만원 3.60

300-450만원 3.77

450이상만원 3.68 

중앙 일·가정 양립지원

150만원 미만 3.97

.872 .456
150-300만원 4.08

300-450만원 4.22

450이상만원 4.31

지방 임신·출산지원

150만원 미만 3.55

2.853 .038*
150-300만원 3.49

300-450만원 3.97

450이상만원 3.69

지방 보육비용 지원

150만원 미만 3.41

2.349 .073
150-300만원 3.86

300-450만원 4.07

450이상만원 3.84

* p<0.05 ** p<0.01                                                    

<표 10> 소득별 정책프로그램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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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분석

유형별 정책들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평      균 F-value 유의수준 (sig)

중앙정부 임신·출산지원

중졸 이하 3.50

4.244 .006**
고졸 3.30

대졸 3.14

대학원 이상 3.12

중앙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중졸 이하 3.90

6.309 .000**
고졸 3.85

대졸 3.49

대학원 이상 2.94

중앙정부 보육비용 지원

중졸 이하 4.15

2.644 .052 
고졸 3.92

대졸 3.59

대학원 이상 3.86

중앙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중졸 이하 4.67

.321 .811
고졸 4.21

대졸 4.16

대학원 이상 3.93

지방정부 임신·출산지원

중졸 이하 4.25

.283 .838
고졸 3.70

대졸 3.71

대학원 이상 3.45

지방정부 보육비용 지원

중졸 이하 4.50

1.299 .275
고졸 4.05

대졸 3.89

대학원 이상 3.40

* p<0.05 ** p<0.01

<표 11> 학력별 정책프로그램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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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모형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

팽창계수(VIF)를 사용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나 분산이 다중공선

성에 의해 과대평가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개 10이상이 되는 변수는 다중공선성을 의

심해야 한다. 적용된 모형에서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지원정책, 보육정책, 보육비용지원정책의

분산팽창계수가 4.5, 4.4, 4.2로 약간 높아 보이지만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5이하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이 가진 설명력은 42.1%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한

F값은 2.782로, 유의확률 0.006으로 신뢰구간 99%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결과는 95%신뢰구간에서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만이 개인의 출산결정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개별적 유의성과 영향에서는 4개 영역(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정책, 인구

특성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12개 독립변수들 중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비용지원

정책만이 B값은 0.692로 나타났으며, 95%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들이 출산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을 펼칠 경우

개별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높을 수 있지만, 정책이 일궈내는 결과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임신․

　구  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E. Beta

(Constant) -0.653 1.965 　 -0.332 0.741

중앙_임신·출산지원 0.519 0.258 0.48 2.01 0.051

중앙_신생아 의료지원 0.005 0.234 0.005 0.022 0.982

중앙_보육비용지원 -0.369 0.281 -0.305 -1.316 0.195

중앙_직장·가정양립 0.343 0.29 0.142 1.184 0.243

지방_임신·출산지원 -0.121 0.242 0.212 -0.004 0.997

지방_보육비용지원 0.692 0.305 0.473 2.268 0.028*

결혼기간 -0.056 0.039 -0.296 -1.446 0.155

연령 0.13 0.231 0.103 0.564 0.576

가정소득 -0.143 0.229 -0.094 -0.625 0.535

교육수준 -0.086 0.366 -0.03 -0.235 0.815

성별 -0.289 0.365 -0.102 -0.793 0.432

맞벌이 -0.227 0.534 -0.074 -0.426 0.672

* p<0.05 ** p<0.01

R2=0.421, Adjusted R2=0.269, F-value = 2.782, P-value: 0.006**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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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및 신생아 의료지원정책 역시 이들의 출산 환경이나 육아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

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비

용지원정책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의 보육비용지원정책의 B값이 -0.369이다. 이는 중앙정부 보육비용지원정책의 신뢰도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출산결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보육

비용지원정책이 정(+)의 관계를 나타낸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보육비용지원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들중

신뢰도가 높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은 위로금 형태로 큰 제약조건 없이 현금을 직접 제공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은 보육비 지원, 맞벌이부부 보

육료, 수업료, 전기요금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 수업, 전기 등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프로그램이다. 즉 정부가 출산결정자들에게 보육비용지원을 할 때

사용 용도가 양육, 보육 등으로 제한이 된다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정적

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비용지원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프로

그램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을 설계하는데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제한

된 자원을 여러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제한 없는

보육비용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제공수준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V. 함의 및 결론

출산장려정책이란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여건상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

로그램들의 집합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서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성 높은 출산장려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행하기 위하여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정책 프로그램의 유형별 신뢰도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과 보

육비용지원 정책의 신뢰도가 높았다.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보육비용지원 역시 대부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우리 사회의 높은 보육비용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임신-출산지원 프로그램들에 대

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육아비용을 반영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역시 보육비용지원이 높은 신뢰도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

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수당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 또한 우리 사회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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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육아 및 양육비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출산결정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유형의 정책들은 높은 신뢰를 보이지만 출

산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과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출

산․양육과 관련된 직접 지원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것은 출산 및 육아 환경개선

및 의료비 부담 지원에 대해 출산가정들이 크게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 하고 있다.

넷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효영․방은령(2008)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분석한 연구에

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율 감소는 오랜 기간 동안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해서는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

락에서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조병구 외, 2007).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서도 노동시장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 증가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출산여성이 육아문제로 직장생활에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과 육아에 적

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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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 Case of Uiryeong-Gun, Gyeongsangnam-do

Lee, Mi-Ok․Sung-Jun Myung

This study takes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provided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a case of Uiryeong-Gun, 

Gyeongsangnam-do. Despite a longstanding effort to boost birth rate, stagnant is the 

birthrate in Korea and a serious doubt is placed on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licies into four: pregnancy-childbirth, medicaid to newborns,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and work-life compatibility programs. Among those four, work-life 

compatibility programs and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appeals most to the program 

recepients, reflecting on the high child care cost in Korea and the incread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s.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re more receptive than by 

centr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traits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which provide 

more flexibility in its uses.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licy effectiveness shows that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by local governments be the only variabl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other types of programs, while showing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turn out to be insignificant in leading to decisions to have children. Programs to improve 

child care environment seems to be ineffective in turning childbirth around.

[key words: Childbirth Promotion Policy, Low Birth Rate, Childbirth Decisions]


